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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에 대해 안전

규제를 도입하여 블루투스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

* 그간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만 적용하는
에너지밀도 400Wh/L 기준을삭제하고배터리용량에무관하게안전관리대상에포함

ㅇ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블루투스 기기에 인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

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함

*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임

ㅇ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있어, 배터리안전성이확보되지않을경우사고위험성이증가

ㅇ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전자담배배터리폭발사고도보호회로미장착등안전성이확보되지않아발생한것임

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

*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

□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며,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음

□다만,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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